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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서 응원하자’? 부흥을 위한 생명정치:

‘예외상태’에서의 동원과 전문성의 정치를 통한 후쿠시마 

정상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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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민**

요약

이 연구는 생명정치와 전문성의 정치를 통해 후쿠시마 부흥 정책 중 하

나인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살펴보았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

고 이후 소수 전문가들의 판단을 토대로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와 피폭 허

용기준치를 정하였고,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는 논리를 전

개했다. 따라서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 주장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방사능 기준치를 토대로 후쿠시마 부흥 정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본 시민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가 건강상의 위해를 고려한 것이 아닌 

정부의 의도에 따라 바뀐다며 비판했고, 저선량피폭의 위험성을 제시하는 

대항전문가도 존재했다. 시민들은 직접 식품과 환경의 방사능을 측정하였

으며, 독자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대항지식 생산 사례를 남겼다. 그러

나 일본 정부는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후쿠시마의 정

상화를 꾀했고, 일본 국민들의 생명은 후쿠시마산 식품을 소비할 대상이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대규모 자연재해와 결합하여 규범이 강하게 

* 이 논문은 2020년 환경사회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이후 일본 정

부의 생명 정치: ‘먹어서 응원하자’ 사례를 중심으로”를 재구성한 것이다. 토론을 통

해 유익한 의견을 주신 오은정 박사님과 부족한 원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논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mycutewa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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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예외상태’를 만들었고, 일본 국민들을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후쿠시마산 식품을 소비하게끔 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예외상

태’이지만 후쿠시마산 식품과 관련된 생명정치와 후쿠시마 부흥 정책은 

후쿠시마를 ‘정상상태’로 정의하며 전개되었다. 예외상태와 정상상태라는 

모순적인 기제의 작동을 토대로 일본 국민들에 대한 생명정치는 진행될 수 

있었다.

주제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식품 방사능, 먹어서 응원하자, 후쿠시마 부흥, 

생명정치, 전문성의 정치

Ⅰ. 서론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듬

해인 2012년에 설치된 기관인 일본 부흥청(復興庁) 홈페이지에는 ‘후

쿠시마를 먹자(ふくしまを食べよう。)’라는 만화가 실렸다.1) 후쿠시마

의 여고생이 방사능이 걱정되어 후쿠시마산 채소 구입을 주저하는 사람

을 보고 “후쿠시마의 오해를 풀고 싶다”고 느껴 후쿠시마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잡지인 ‘먹거리 통신 편집부’에 들어가 후쿠시마현(県)의 농

가를 취재하는 과정을 그린 만화이다. 여고생들이 취재한 기사는 독자

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기뻐하던 여고생들은 후쿠시마를 “소개”할 

다음 기사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만화는 끝이 난다(일본 부흥청 2014). 

이와 같은 만화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부흥 의도를 잘 보여준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진재로 인해 도호쿠지방(東北

1) 일본에서는 지진뿐만 아니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2011년 3월 11일부

터 동시에 발생했던 재해들을 총칭하는 의미에서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라
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동일본대지진이라 부르지만, 해당 

재해로부터 회복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을 다루는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상황

과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동일본대진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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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은 극심한 인적·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수소폭발과 노심용융 사고

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이하 후쿠시마 원전)이 입지한 후쿠시마

현은 많은 주민들이 피난을 가야 했고, 지역의 여러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후쿠시마현 홈페이지a).2) 특히 후쿠시마의 농수산물은 방사능

과 관련된 소위 ‘풍평피해(風評被害)’를 겪으며 판매량과 출하량이 현

저히 감소하였다.3) 풍평피해는 원전 사고와 같은 재난의 영향으로 근

거 없는 소문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의 생산품 판매가 감소한다는 의미

의 일본어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생산품에 대한 소문이 ‘근거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앞서 소개한 만화 ‘후쿠시마를 먹자’의 

“오해”와도 겹쳐진다.

동일본대진재 이후 일본 정부는 도호쿠지방, 특히 후쿠시마현의 ‘부

흥’을 목표로 하며 홍보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중 이목을 끄는 정책

이 ‘먹어서 응원하자!(食べて応援しよう!)’라는 운동이다.4) 이름 그대

로 재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재해 지역에서 나는 원료를 사용하여 만

든 식품을 적극적으로 먹어서 해당 지역의 부흥을 꾀하는 운동이다.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2016년 큰 지진이 발

생한 규슈 지방의 식품에 대해서도 실시하였고, 코로나19바이러스 확

산 이후에는 광범위한 지역의 식품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원

전 사고 지역에만 한정되는 운동은 아니다. 하지만 재해 지역에서 생산

된 식품을 먹어서 응원하는 것과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에서 생

산된 식품을 먹어서 응원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원

2) 2020년 10월 현재 후쿠시마현에서 다른 현으로 피난 간 주민들의 수는 29,441명이다

(후쿠시마현 홈페이지a).
3) 후쿠시마의 쌀, 소고기, 수산물과 같은 주요 식품의 출하량은 사고 발생 전인 2010년

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18년에는 모두 80%를 밑돌았으며, 특히 넙치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60%가 안 되는 양이 출하되었다(農林水産省 2020). 후쿠시마산 농수산

품의 현황은 이 연구의 3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이다.
4) ‘먹어서 응원하자!’를 주관하는 농림수산성에서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농립수

산성 홈페이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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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은 

건강과 관련된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후쿠

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일본과 4년간 분쟁

한 결과 2019년 WTO의 최종승소 판정을 받은 일 역시 이를 보여준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 함유된 방사성물질이 건

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인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해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정부는 왜 자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종용하는 것일까? 일본 정부가 후쿠시

마산 식품의 안전성을 정말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일까? 일본 정부

는 자국민들의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것인가?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미셸 푸코의 

‘생명정치(life politics)’ 개념을 통해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살펴

볼 것이다. 생명정치는 국가가 인구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과 국민의 건

강에 직접 개입하고 관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후쿠시마산 식품을 대상

으로 한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생명정치라 볼 수 있을까? 만일 그

렇다면 어떠한 형태의 생명정치일까?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원전 사고

와 방사능의 위험성이라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된 주제를 다

루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식품이 일본 정부를 통해 안전하다고 설명되

는 구조를 ‘전문성의 정치(politics of expertise)’를 통해서도 살펴볼 것

이다. 주된 자료로는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과 관련된 기관들이 발표

한 문헌 등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항하

여 시민들이 방사능의 위험성을 주장하거나 직접 식품이나 환경의 방

사능을 측정한 사례도 검토하여 일본 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전문성의 

정치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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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후쿠시마산 식품을 둘러싼 생명정치와 전문성의 

정치를 통한 ‘안전’의 생산

1.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 사례와 후쿠시마의 부흥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이 절에서는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 사례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부흥을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의 논의들을 검토하여 관련 연

구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한다.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주제로 다룬 연구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김인아(2015)는 동일본대진재 이후 일본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생활클럽생협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4년 시점에 

조합원들은 먹거리를 거의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자는 여

기에서의 안전이 사고 이후의 생활이라는 이전에는 없던 비일상적인 

상황을 일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 보았다. 운영진들과 임

원들은 “생”과 “공생”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를 이유로 도호쿠 지방 생산자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도 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조합원들은 가족들의 생을 중시했다. 저자는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국가의 부흥 정책에 기반하여 경제 발전과 

기업들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먹거리 내셔널리즘’의 

논리가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제외한 후쿠시마 부흥을 다루는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는데, 대부분 부흥 정책에 비판적이다. 전성곤(2013)은 일

본의 부흥 정책은 국민들의 국가의식을 고취하지만, 부흥에 주민들이 

타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부흥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타자화와 배제의 문제는 후지타에미와 김주영(2018)도 지적

하고 있는데, 피재지역으로서 후쿠시마현(ふくしま) 내에서도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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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을 가리키는 ‘후쿠시마(フクシマ)’는 

원폭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와 같이 가타카나로 표기되며 구

분된다. 아울러 후쿠시마의 부흥은 세계를 향한 부흥, 즉 ‘Fukushima’

의 부흥이며 일본의 ‘브랜드’ 재구축과 연결되어 있다. 저자들도 부흥

이 국가 주도적이면서 주민들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부흥 담론의 영향력에 대해 논한 오은정(2020)은 후쿠시마

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흥이 주민들로 하여금 방사능 오염이라

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을 장려한다고 보았다. 언론과 정부

는 오염지역에 남아 살아가는 ‘미덕’을 강화했으며, 주민들에게 ‘심리

적인 안심’을 강조했다. 아라이(荒井文雄 2016; 荒井文雄 2017)는 부

흥과 귀환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얼굴에 ‘미소(笑顔)’가 돌아온다

는 반복적인 프레임과 ‘보통의 생활’을 할 것을 강요하는 담론을 발견

했다. 아라이는 오은정과 같이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 지역 주민들을 

부흥을 위해 동원하고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지내길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저자는 모두 부흥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해 각각 ‘느린 폭력’, ‘상징 폭력’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점은 일본 정부가 진행하

는 부흥이 주민들의 ‘삶’의 부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해로 

인해 주민들은 삶과 생활을 모두 빼앗겼지만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자본

을 투입하는 부흥만을 추구하며, 이러한 구조는 주민들을 배제할 수밖

에 없다. 해당 연구들은 일본 정부와 언론의 부흥 담론이 주민들에게 

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을 감수하며 사는 삶을 강요하는 폭력으로 

작용하며 주민들의 희생을 수반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부흥 정책과 

담론을 보았으며, 일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흥 정책 또는 담

론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 사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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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담론을 검토한 연구나 관련 

현상을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본 연구도 없었다. 앞서 언급하였듯 일본 

정부의 부흥 정책과 주민 귀환 정책, 후쿠시마산 식품 소비 권장 정책

은 모두 일본 국민들의 건강, 생명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생명정치를 

토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생명정치와 예외상태에서의 ‘벌거벗은 생명’의 탄생 

생명정치, 또는 생명관리정치는 푸코의 제안 이후 지속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개념이다. 생물학, 생명과 관련된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물구조의 변형과 조작가능성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하는 논

쟁, 국가의 국민 건강에 대한 제도적인 개입이 두드러지는 현대사회와 

관련된 논의들을 설명하기에 생명정치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었기 때

문이다.

푸코(Foucault 2004a; Foucault 2004b)에 따르면 생명관리정치는 18

세기 중상주의 시기부터 인구가 일련의 절차들 안에서 관리되어야 할 

집합으로 여겨지면서 시작되었다. 중상주의와 자유주의의 확산으로  

국가는 ‘통치화(governmentalisation)’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국가 형태

가 되었다. 중상주의 국가의 목표는 화폐의 순환을 통해 부유해지는 것

과 인구의 증가를 통해 국가가 강화되며, 외국과 항구적인 경쟁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의 통치성의 근본 목표는 경제적 절차나 인구에 

내재하는 과정으로서의 자연적 현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메커니

즘, 국가의 개입으로 변해왔다.

푸코는 생명권력을 자본주의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보는데, 

생명권력의 규율은 개인의 신체를 자본주의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며 

생산력을 향상시켜 생산에 봉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진태원, 2006). 

조세, 양육 방식, 도덕이나 종교적인 가치와 같은 특정한 변수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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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여 변한다는 점에서 인구는 주권자의 의지와 관계가 있는 사법적 

주체의 집합이 아닌 상수와 규칙성을 가지며 욕망의 보편성을 보여준

다. 인구에 행사되는 권력의 관점에서 푸코가 보는 생명정치는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적 정치권력이다(Jacques 2016). 규율로 인해 인구

를 관리한다는 것은 인구의 세부까지 관리한다는 것을 뜻하고, 규율을 

발전시킬 필요성은 더욱 증가한다(Foucault 2004a). 

하지만 고전주의 시대의 질서를 가진 기계적인 개념으로부터 변화

한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거듭난 생명은 학문과 권력에 완전

히는 포섭되지 않은 채로 규율과 관리의 대상이 된다.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능일수록 높은 지위를 가지는 위계 구조가 생겨나는데,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물의 일반성이 되고, 부차적인 

것은 특이성이 된다(강선형, 2014). 인간의 합리성이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지로 완성된 생물학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생물학적인 생명이 

정치에 반영되면서 생존조건, 개인과 집단의 건강, 체력의 배분 방식이 

중시된다.

근대 국가에서 주권자는 종 개념의 신체에 개입하고 조절해서 출생

률과 사망률, 건강, 수명, 장수와 이것들을 변화시키는 조건들을 고려

하게 되었다. 고전주의 시기 주권자에게 있었던 죽게 만들 권리는 근대

에 이르러서는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으로 바뀐 것이며(양운덕 2008)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생명권력으로 

변한 것이다(진태원 2006).

아감벤은 푸코의 생명관리권력 개념을 보완하고자 했으며, 푸코와

는 다른 시각을 통해 관련 논의를 전개했다.5) 아감벤(Agamben 1995)

은 󰡔호모 사케르󰡕에서 푸코의 국가를 위한 생명, 인구 관리의 개념을 

5) 아감벤은 푸코가 생명관리권력 개념을 통해 병원, 감옥과 같은 관리의 공간을 설명

하지만 전체주의 국가의 강제수용소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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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생명정치 개념을 제시했다.6) 푸코와 달리 아감벤은 생명정치 

개념을 서구 정치의 근간인 고대 그리스부터 존재했다고 보았다. 그리

스어인 조에(zoe)는 모든 생명체와 신에게까지 공통되는 살아있다는 

사실이며, 비오스(bios)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유한 삶의 형태인데, 비

오스는 폴리스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가치를 가지는 생명이다. 아감벤

은 주권자의 권력에 맡겨진 생명을 벌거벗은 생명, ‘호모 사케르(homo 

sacer)’라 했는데, 벌거벗은 생명은 신성한 생명이며, 자신을 배제하는 

형태를 취해야만 질서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아감벤은 조에 역시 추방

과 같은 폴리스에 배제된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데, 추방된 

자는 살해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생명으로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살인

이 가능한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근거는 계엄령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법률과 같은 예외적인 것들이었다.7) 예외 상태에서 조에는 주권자의 

결정에 맡겨지는 호모 사케르가 된다. 예외 상태는 본래 전쟁과 같은 

상황에 국가가 선포하는 계엄 상태를 뜻했지만 전시로부터 해방된 근

대 국가에서 국내 질서 붕괴에 대처하기 위한 치안 유지용 비상조치를 

의미하게 되었고, 정치적 계엄상태로 이행했다(박정미 2015).

그렇다면 생명정치 개념을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에 어떻게 적용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생명정치 작동의 전제

가 되는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고 설명되는 구조를 살펴봐야 한

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관련이 있는 전문성의 정치 개념을 식품안전, 

방사능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기로 한다.

6) 아감벤은 생명정치가 자본주의에 순종하는 신체를 양성시키고, 자본주의 체제의 생

산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인구증가를 꾀하고, 생명을 관리한다고 보았다(신원경 

2019).
7) 아감벤에 따르면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인이 가능한 생명이 탄생하는 강제수용소의 

근거를 마련한 각종 법률들은 계엄령과 같은 예외적인 것들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강제수용소 역시 예외의 공간이다(Agambe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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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성의 정치: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함’의 생산과 이를 둘러싼 

논쟁

식품의 안전성에 관해 논할 때 사회에서는 어떠한 가치가 우선적으

로 고려되는가? 어떠한 집단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전문가들의 지식과 이를 뒷받침하

는 그들의 데이터가 사회에 널리 수용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강화되어 

왔다(강윤재 2012). 이와 같이 위험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들을 논의하

는 데에 전문가들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복잡한 기술사

회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김지원·김종영 2013). 특정 지식은 

사회적인 지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사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생

산된 지식이 수용되게 구조화되어 있다(Jasanoff, 2004). 이와 같이 전

문적인 분야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들의 지식과 의견을 우선

으로 하는 것을 ‘전문가주의(expertism)’라 하며 논의에 누가 참여하고, 

누구의 의견에 중요도를 둘 지 경합하는 과정을 ‘전문성의 정치

(politics of expertise)’라 한다.

전문가주의는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해당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위

험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정태석 2012). 과학기술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인 의사결정이 전문성의 논리로 지배되어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

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원리

와 충돌한다(이영희 2012; 김지원·김종영 2013).

전문가주의가 비판받는 주된 이유는 전문가의 과학지식이 객관적이

고 중립적인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 전문가들이 속한 사회·

경제·정치적인 맥락에 의존적이라는 점이다. 전문성의 정치가 전개되

면 보통 해당 분야의 주류 전문가집단과 대항전문가집단 또는 시민집

단이 대립하지만 대항전문가집단이 시민사회와 연계하기도 한다(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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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영희 2012). 후자의 사례는 먹거리 문제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적으로 관계된 분야 또는 가습기 살균제 사례와 같이 일반 시민 피해자

가 발생한 사건에서 시민단체에 소속 또는 관계된 전문가가 해당 피해

자를 지원하는 등(박진영·구도완 2020) 위험과 관련된 사회의 여러 문

제가 발생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50년대 후반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원전 건설 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이들에게 공감하는 전문가들이 지식을 제공하여 운동을 

지원하거나 원전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운동에 참여해 온 역사가 있다

(최종민 2020).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 전문가주의적인 입장은 전문가들만이 과학

기술적 작업과 논의를 수행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은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엘리트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한재각·이영

희 2012). 그러나 윈(Wynne 2006)은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는 전

문지식의 결핍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문가주의는 

지식과 전문성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억제하며, 전문지식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전문가에게만 맡기게 되어 전문가들이 지

식을 독점하게 되고, 전문지식에 대한 권위를 강화하게 된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으로부

터의 안전성 확보는 전문가에 의해서만은 전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정

태석 2012).

식품이나 환경의 방사능에 관한 논쟁에서도 주류 전문가 측과 시민

들의 관점은 종종 엇갈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허용기준치 이하

의 저선량피폭에 관해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고 안전하다고 하거나 저

선량피폭의 위해성 자체를 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환경부 보도 설명

자료, 2014). 하지만 이에 대항하여 반핵의사회와 같은 대항전문가 집

단, 시민운동 단체 등에서 방사능에는 역치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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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해 왔다(반핵의사회 홈페이지).8) 일본에서도 교토대학교 원자로

실험실과 같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부터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목

소리를 높여 온 학자들이 저선량피폭도 건강에 위해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허용기준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교토대학교 원자로시험실 

홈페이지).9) 이와 같이 식품에 포함된 방사능의 위험성, 허용기준치, 

저선량피폭의 건강상의 위해와 같은 주제를 둘러싸고도 전문성의 정

치는 전개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위험 또는 위험 기술과 관련된 논쟁들, 식품의 

방사능 위험 문제까지 여러 항목들에서 전문성의 정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는 대개 소수의 전문가들이 논의의 주류가 되며 정

책의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왔고,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인

용했다. 따라서 방사능과 관련된 정책과 같은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명정치는 전문가 중심의 논의 결과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객

관적이며 과학적일 것이라 여겨지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산 식품의 현황을 살펴보고, 일본 시민들의 방사능과 관련된 지식생산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8) 반핵의사회에서는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와 같은 기관이 저선량피폭시 리스

크가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핵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

함이라 주장했다. 또한 저선량피폭이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최근의 여러 학자

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저선량피폭의 위험성 부정을 반박했다(반핵의사회 홈페이지). 
환경운동연합도 방사능 허용 기준치는 핵폭탄, 원전과 같은 핵기술이 없을 때는 존

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며, 허용기준치가 의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핵산업계의 존속을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치라 비판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a 2011).
9) 교토대학교 원자로실험실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 피해자들의 데이터

를 토대로 0.01시버트라는 낮은 수치의 피폭량으로도 암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교토대학교 원자로실험실 홈페이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의 방사능 기준치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3장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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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후쿠시마산 식품에 미친 영향과 

시민사회의 대항지식 생산

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기준치와 후쿠시마산 식품의 현황

후쿠시마현은 농림수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특히 생산량이 일본 

전국에서 상위권인 11개의 품목을 가리키는 ‘후쿠시마일레븐(ふくし

まイレブン)’을 중심으로 수입을 거둬왔다. ‘후쿠시마일레븐’ 중 2018

년을 기준으로 쌀 생산량은 전국 6위, 오이는 4위, 복숭아는 2위인 등 

농산품 생산이 특히 발달되어 있다. 또한 2017년 후쿠시마현의 농업 

생산액은 2,071억 엔으로 전국 17위였으며, 그중 쌀이 전체의 약 30%

를 차지하였다(후쿠시마현 홈페이지b 2020).

2011년 5월 9일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

음으로 농산물에 대해 출하제한 지시를 내렸는데, 후쿠시마현의 6개 

지역에서 생산된 죽순과 1개 지역에서 생산된 고사리에 대해 “당분간 

출하를 삼가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하였다(原子力災害対策本部長 内
閣総理大臣 菅 直人 2011). 그리고 경계구역 내의 가축들에 대한 안락

사 처분 지시, 농산물 출하제한 지시 품목과 적용 지역 확대를 발표했

다. 같은 해 6월,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검사계획, 출하제한 등의 품

목·구역의 설정·해제 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주로 방사성요오드와 세

슘이 검사기준이 되었으며 도호쿠지방과 도쿄, 수도권 도시를 포함한 

간토지방(関東地方)의 채소, 우유, 수산물의 일부 품목들이 대상이 되

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한 “잠정규제치”를 넘어 방사성물질이 검출

된 품목들이며, “국민건강영양조사 섭취량 상위품목”도 고려했음을 

밝혔다. 또한 출하제한 지역은 기준치를 넘은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곳

을 대상으로 하였고, 토양의 세슘농도, 환경모니터링 결과도 고려하여 

정하였다(原子力災害対策本部 2011). 하지만 규제는 점차 완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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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제한도 순차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하였다. 2020년 11월 현재는 후

쿠시마현을 중심으로 한 도호쿠지방 일부 지역의 채소, 수산물, 곡물, 

육류만 출하제한하고 있다(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a).

또한 일본 정부는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

을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수상관저는 ‘후쿠시마현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에서 2011년 7월 후쿠시마산 소고기 중 일부에서 당시 기준치

인 1kg당 500베크렐이 넘는 방사성세슘이 검출된 사건에 대해 “체르

노빌 원전사고 때는 세슘으로 인한 암 발생의 증가는 인정되지 않았”

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해대책본부의 ‘후쿠시마현의 일상식(食) 방

사선 모니터링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조사에 참여한 78명 중 13명의 

식사에서 세슘 134가, 26명의 식사에서 세슘 137이 검출되었지만 이를 

통한 내부피폭선량 최대치가 자연방사성물질로 인한 내부피폭선량의 

“겨우 70분의 1”이라고 언급하며 안전성을 주장했다(일본 수상관저 홈

페이지).

또한 일본 정부는 식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성물질에 대해 2012년 4

월 1일에 정한 기준치를 채택하고 있는데, 1kg당 일반식품은 100베크

렐, 유아용 식품과 우유는 50베크렐, 음료수는 WHO의 기준을 따랐다

는 10베크렐이 상한치이다. 일본 정부는 “더욱 식품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수치로 정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식

품의 기준치 산출 방법은 일본의 연간 피폭량의 상한치인 1밀리시버트

를 기준으로 음료수의 선량(약 0.1밀리시버트/1년)을 뺀 선량을 일반식

품에 할당한 후 식량자급률과 섭취량 등을 고려하여 연령, 성별에 따라 

한도치를 산출하고 이 중 가장 작은 수치를 취한 것이라 한다(일본 정부

홍보 온라인 홈페이지). 관저는 새로운 기준치에 대해 미국의 1kg당 

1,200 베크렐, EU의 1,250 베크렐이라는 기준치와 비교하며 “국제적으

로 보아도 굉장히 엄격한 수준”이라 주장했다(일본 수상관저 홈페이

지).



‘먹어서 응원하자’? 부흥을 위한 생명정치  457

해당 기준치는 내각부 소속의 ‘식품안전위원회’가 2011년에 발표한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물질의 식품건강영향평가’를 토대로 후

생노동성에서 정한 것인데,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중 6명이 의

학, 식품가공, 미생물학 등을 전공한 대학 교수였으며 나머지 한 명도 

대학교수는 아니지만 경제지 해설위원을 거친 전문성을 보유한다고 

할 수 있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食品安全委員会 2011).

하지만 문부과학성은 2011년 4월 19일 후쿠시마현과 후쿠시마현 교

육위원회 등에 대해 유아·아동·학생의 방사선 피폭 한도를 연간 20밀

리시버트로 높인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는 성인에 비해 방사

능 감수성이 민감한 아이들에 대한 조치였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인 쟁

점이 되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피난 구역 해제 기준을 연간 공간방사

선량 1밀리시버트에서 20밀리시버트로 상향하여 주민들의 후쿠시마 

귀환 장려를 위한 정책 조치를 취했다(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b).10) 이

는 피폭기준치를 정부의 의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로 남았다.

또한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후쿠시마, 도호쿠지방의 식품에서 기준

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일이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2020

년 12월에는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의 야생버섯에서 1kg당 580베크렐

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読売新聞(요미우리신문) 2020/12/14). 아

울러 한국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일본 후생노동성

의 2019년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

면 기준치 이상의 세슘 검출빈도는 가공식품은 5.0%, 농산물은 17.4%, 

수산물은 7.4%, 야생육은 44.3%였다. 이들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소

비 확대 정책으로 인해 원재료의 유통이 증가해 특히 가공식품에서의 

10) 한국 환경운동연합도 연간 20mSv는 원전 노동자에게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치이며 독일에서는 원전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허용 방사선량 최대치에 

해당한다며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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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 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시민방사능센터·환경운동연합 

2020).

그렇다면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식품의 판매량은 어떻게 변화하였

을까? <그림 1>은 2008년부터 10년간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의 출하량 

추이를 출하량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출하량 지수는 후쿠시마 원전사

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0년의 출하량을 100으로 계산했을 때의 수치

이며,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의 수치는 실선으로, 전국의 수치는 점선으

로 나타냈다. 그림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점으로 후쿠시마산 

쌀, 소고기, 넙치, 복숭아, 곶감, 피망의 출하량 지수가 모두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넙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출하되지 않았으며, 

곶감도 2011년부터 1년간 출하지수가 0이었다. 각 품목들은 특정 시기 

동안 출하량 회복 움직임이 관찰되었지만 모두 사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출하량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의 출하량 추이 

※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0년의 출하량을 100으로 했을 때의 수치임

출처: 農林水産省 2020, 2



‘먹어서 응원하자’? 부흥을 위한 생명정치  459

<그림 2>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평균과 비교한 후쿠시마

산 농수산품 가격 차이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는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의 가격이 급락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데, 특히 넙치의 경우 2012년에는 전국 평균에 비해 80% 가까이 가격

이 하락했다. 복숭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전국 평균에 비해 

40% 가까이 낮은 가격이 형성되었고, 곶감도 50% 가까이 낮았다. 그

러나 최근에는 회복 추세를 보여 넙치는 2019년에는 후쿠시마산이 전

국 평균 가격보다 비쌌지만, 그 외의 농산품들은 전국 가격보다 저렴했

으며 사고 전에 비해 가격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후쿠시마산 농수산품과 전국 평균 가격차 추이 

출처: 農林水産省 2020, 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피

폭 한도를 상향시키고,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을 주장하며 후쿠시

마의 정상화(正常化)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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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움직임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한 방사능 기준치의 설정과 이

에 대한 국민적인 수용 강요가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

부의 조치에도 후쿠시마산 식품의 가격과 출하량이 사고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시민사회의 방사능 측정과 대항지식 생산의 확대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의 식품의 방사능에 대한 여론은 어떠할까? 일

본 소비자청에서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풍평피

해’를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왔다. 2020년 3월의 조사 중 식품의 원

산지를 고려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가 <그림 3>과 같았다. 그림을 

통해 거의 모든 기간 일본의 소비자들이 식품의 원산지를 고려하는 가

장 큰 이유는 ‘맛’이었지만 2013년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피하고 싶었던 점이 가장 큰 이유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방사능과 

관련된 응답률은 점점 낮아져 2020년 2월에는 항목들 중 가장 낮은 

13.6%를 기록했다(消費者庁 2020).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소비

자들의 식품에 포함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줄거나 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조사에서 식품의 방사성물질 검사가 실

시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른다고 답한 소비자가 46.9%를 차지한 점(消

費者庁 2020)을 통해 식품의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정보를 접

하지 못한 응답자가 증가했을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후쿠시마 원

전 사고와 동일본대진재에 대한 망각이 진행되고 있는 경향(최종민 

2020)도 식품의 방사능에 대한 관심의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2월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일본 국민들의 피재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같다

고 응답한 것과, 70%가 후쿠시마산 식품 구매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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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도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毎日新聞(마이

니치신문) 2021/2/13).11)

<그림 3> 일본 소비자들이 식품의 원산지를 고려하는 이유

출처: 消費者庁 2020, 2

하지만 식품의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고 해도 방사능의 위

해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민들은 존재하며, 현재까지 활발한 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발표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식품과 

토양, 공기 중의 방사능을 측정하여 정보를 얻고자 했고, 이러한 움직

임은 확대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탈핵운동 시민단체인 ‘원자

력자료정보실(原子力資料情報室, 통칭 CNIC)’의 시민과학을 지원하

는 프로그램인 ‘타카기진자부로 시민과학기금’(이하 타카기기금)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값비싼 방사능측정기 구입 지원을 요청하는 

시민단체의 응모가 많았다.12) 하지만 기금 규모로는 이들을 모두 지원

11) 참고로 같은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부흥 정책에 대해 46%가 ‘기대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고, 20%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12) 타카기 진자부로는 일본의 탈핵운동가이다. 핵공학을 전공했던 그는 원전의 위험

성을 깨닫고 탈핵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으며, 폐쇄적인 핵공학 전문가집단에 대

항하는 시민지식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타카기진자부로 시민과학기금은 그의 

사후에 만들어진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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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줄 수 없었기에 대신 시민방사능측정 단체들의 연구교류회가 개최

되었다. 교류회에 모인 시민단체들은 측정한 방사능수치를 기록하고,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아카이브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타

카기진자부로 시민과학기금 홈페이지). 이러한 배경에서 2012년 9월

에 ‘모두의 데이터사이트(みんなのデータサイト)’가 만들어 졌으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각 지역에서 측정한 방사능 수치의 데이터

를 축적하고 있다.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 방사능 측정 결과는 

산지별로 총 19,000건이 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식품이 후쿠시마산으

로 2020년 12월 기준 3,979건의 측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모두의 

데이터사이트에 가입한 시민단체들은 일본 국내 30여개 지역에서 방

사능을 측정하고 있으며, 식품 이외에도 토양, 수돗물, 의류, 폐기물, 지

하수와 같은 환경시료들에 대한 방사능 데이터도 보유하고 있다. “눈

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오염”이 확대된 상황 속에서 “내가 생산하는 것, 

또는 소비하는 것의 오염상황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바람에서 

출발하여 “시민의 힘과 지혜를 결집하여 방사능 측정 데이터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두의 데이터사이트는 방사능으로부터 건강을 지

키고 스스로 지식을 획득하고 생산하려는 전문가지식에 대한 대항지

식 생산 사례라 할 수 있다(모두의 데이터사이트 홈페이지).

또한 ‘타라치네(たらちね)’라는 후쿠시마현 이와키시(市)의 방사능

시민측정실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설립되었는데, 방사능 측정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주민들의 몸과 마음에 대한 케어를 목표

로 하는 의사들이 주된 구성원인 시민단체이다. 이들은 식품의 방사능

을 측정해주는 것에 더해 신체의 방사능 측정을 무료나 1,000엔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의학자나 탈핵운동 측 인사, 

핵기술을 전공하지만 핵기술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대항전문가들

을 초청하여 방사능과 원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공부회나 강연회

를 정기적으로 열고 방사능 측정 보고회를 하는 등 시민들에게 관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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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전달해왔다(인정NPO법인 이와키방사능시민측정실 타라치네 홈

페이지).

이외에도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연합회 역시 사고 이후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자주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대상 품목 선정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

지). 후쿠시마현과 가까운 이와테현 생협은 이사회에서 탈원전, 핵연

료사이클 중지,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원 확대 요구를 공식적인 입장으

로 채택했고, 탈원전 집회에 참가하거나 국가에 서명과 요청서를 전달

하는 등 관련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이와테 생활협동연합 홈페

이지).

시민들의 불안을 의식한 일본 정부 측은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방

사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왔고, 시민단체들은 참가자로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예로 후쿠시마현소비자단체연락협의회는 2012년 

정부 기관 주최의 ‘식과 방사능 심포지움(食と放射能シンポジウム)’

의 발제자로 참가하여 자신들이 진행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치인 ‘100(베크렐) 미만이어도 식품에 베크렐 표시를!’, ‘저선량이

면 안심해도 된다고 하지만(불안하다)...’와 같은 비판적인 제언과 기준

치 이하의 저선량피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田崎由子 

2012). 해당 심포지움은 시민참가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기는 

했지만 정부 기관의 강의가 행사의 주를 이루었다(일본 후생노동성 홈

페이지b).13) 또한 소비자청이 중심이 되어 2011년부터 개최한 ‘식과 

방사능에 관한 설명회(食と放射能に関する説明会)’도 대학교수 등 전

문가, 소비자청 직원과 같은 한정된 인사의 강의가 행사의 주된 목적이

었다(일본 소비자청 홈페이지).

이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위험성과 눈에 보이지 않

13) ‘식과 방사능 심포지움’은 2011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일본 전국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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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 정부가 발신하는 정책과 전문지식에 대한 불

신이 시민들의 대항지식 생산의 기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

상생활에서 위험을 인식하고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시민사

회의 실천이 적극적으로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생

산한 지식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통로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다. 식품의 방사능을 둘러싼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전문성

의 정치는 전문가주의가 우세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Ⅳ. ‘먹어서 응원하자!’: 후쿠시마산 식품의 정상화 시도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포함한 동일본대진재라는 전후 초유의 

재난을 경험한 일본 정부는 도호쿠지방의 부흥이라는 과제를 설정하

였다. 2011년에는 동일본대진재부흥기본법을 작성하였고, 2012년 부

흥청이 설치되었다. 후쿠시마현은 특히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원전사

고로부터의 부흥도 달성해야 하는 지역으로 부흥 정책에서 상당한 무

게를 차지하고 있다.

부흥청은 후쿠시마산 식품의 ‘풍평피해’ 불식을 위한 ‘후쿠시마발 

농산물 등 전략적 정보발신 사업’을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약 160억 

엔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부흥청은 사업의 목적을 후쿠시마산 농산

물의 홍보활동을 통해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

진”하고 후쿠시마의 농림수산업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라 언급

하고 있다. 사업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후쿠시마현이 사업 주체가 되

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전국에 홍보인력 파견, 수도권에서의 프로모

션 개최 등 후쿠시마산 농산물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일본 부흥청 

홈페이지). 그중 미디어를 활용한 예가 “맛있는 후쿠시마, 완성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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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라는 대사로 시작하는 홍보영상이다.14) 인기 아이돌그룹 토키오

(TOKIO)가 “애정이 담겨있는 후쿠시마의 복숭아”를 맛있게 먹는 모

습이 노출되고, “후쿠시마는 건강합니다”라고 말하며 홍보영상은 끝

난다. 동일본을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홍보영상에서는 토키오가 “오

늘도 우리는 잘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일본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

습니다. 먹어서 응원,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주먹밥, 오이, 토마

토, 소고기를 먹는데, ‘푸드 액션 니폰(Food Action Nippon)’ 로고가 영

상 처음과 끝에 노출된다.15) ‘푸드 액션 니폰’은 농림수산성에서 주관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국산식품 소비 운동이다. 후쿠시마

산 식품을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정부의 국산식품 소비 운동의 연

장으로도 이어져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농림수산성에

서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후쿠시마현의 농림수산업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 “풍평의 불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가격을 재해 전

과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2020

년은 예산결정액이 약 47억 엔이었다(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b). 농

림수산성 대신은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에 앞서 홈페이지에 ‘국민여

러분께’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농림수산성의 호소를 통해 동일본대진재 피재지와 주변 지역에서 

생산·제조되고 있는 농림수산물, 가공식품과 같은 피재지 식품을 적극

적으로 소비하는 대응을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구호 하에서 실시하

고 있습니다.

14) 해당 영상은 아래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CRWOGk0uik

15) 해당 영상은 아래의 링크에서 시청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NzvZLD5Z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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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응은 식품유통·소매업자와 소비자 여러분들이 이미 주체적으

로 실시하고 있는 피재지응원의 축을 확대하고, 일체감을 빚어 산지의 

활력재생을 통한 피재지 부흥을 응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일본 전국 소비자의 여러 행동을 피재지 응원으로 연결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기업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는 활동을 정부

가 후원하기 위해 “부흥액션”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

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c)

이와 같이 농림수산성은 피재지역의 식품에 대한 ‘먹어서 응원하

자!’ 운동을 일본 국민들이 “이미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피재지응

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즉, 같은 국민으로서 비참한 재

해를 당한 지역의 주민들을 응원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기제를 후쿠시

마를 포함한 피재지역의 식품 소비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다.

농림수산성 대신이 언급한 바와 같이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민

간단체와 특히 기업의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먹어서 응원

하자!’ 운동에서는 피재지역 식품 판매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2011년 4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1,642건의 행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 1,295건이 피재지의 식품을 판매하는 행사이며, 243건은 구내식

당에서 피재지역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였다(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

지a).

 이와 같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 중 특히 ‘회사내 마르쉐(社内マル

シェ)’와 구내식당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한 메뉴 제공이 눈에 

띈다.16)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구호 하에 생산자와 소비자 관련 단체, 

식품생산업자 등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도호쿠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판매시장을 열거나 기업의 구내식당에서 사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16) 마르쉐는 프랑스어로 헐값으로 물건 사기, 싼값으로 물건 사기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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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2011년 4월부터 추진해왔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12년부터 경

제단체, 식품산업단체, 지자체, 대학 등에 피재지역의 식품 판매촉진 

협력을 의뢰했으며, 지자체와 정부기관 식당에서도 해당 지역들의 식

재료를 이용하거나 식품을 판매하여 공무원들이 소비하게 했고, 자위

대의 식량으로도 공급했다(復興庁 2012).

기업, 재계의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 참여에는 일본의 재계를 대표

하는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이하 케

이단렌)의 영향이 컸다. 1,444개의 일본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케이

단렌은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에 협력을 “의뢰”하였고, 이에 응한 각 

기업은 케이단렌의 피재지 부흥활동과 연계하여 피재지역의 상품들

을 판매하는 활동 이외에도 사원들에게 피재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

게 했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원들은 해당 지역의 상

품을 구입하여 “부흥지원”을 하도록 기획했다. 마루베니그룹, 손해보

험재팬, 도요타자동차, 세븐앤아이홀딩스 등은 구내식당에 후쿠시마

산 식재료나 요리를 판매하고, 사내에 후쿠시마산 식품판매 시장을 여

는 등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에 동참했다(일본경제단체연합회 홈페

이지).

아울러 후쿠시마현 역시 ‘“힘내라 후쿠시마!” 응원점포(｢がんばろ

う ふくしま!｣応援店)’ 사업을 통해 후쿠시마산 식품 홍보와 판매량 

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 후쿠시마현은 사업의 목적을 후쿠시마 원전 사

고의 영향으로 인한 “뿌리깊은 풍평(피해)”을 안전이 확인된 식품을 

통해 “불식”시키고 판매량과 “소비의욕” 향상을 꾀하는 것이라 언급하

고 있다. 해당 사업은 후쿠시마현의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판

매촉진, 홍보활동을 지원하는데, 2,500개가 넘는 사업자와 점포가 지

원을 받고 있다(‘힘내라 후쿠시마!’ 응원점 홈페이지).

후쿠시마산 식품 소비 장려는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도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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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픽에까지 확장되었다.17) 2018년 6월 20일 후쿠시마현의 지사를 회

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프라이드. 푸드액션추진협의회(ふくしまプラ

イド。フードアクション推進協議会)’가 출범하였다. 협의회의 주된 

업무는 도쿄올림픽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호텔, 음식사업자에 판매확

대를 위한 추진체제를 정비하며, 올림픽 이후에도 급식사업자와 호텔, 

음식사업자에게 후쿠시마현의 농림수산물 유통을 구축하고 판매 확대

를 꾀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후쿠시마현 홈페이지c). 이를 통해 ‘먹

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일본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외국

인에게도 범위가 확장되며, 올림픽 이후에도 자국민들의 후쿠시마산 

식품 소비 확대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먹어서 응원하자!’: 후쿠시마의 정상화 시도를 통한 

생명정치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방사능과 관련된 기준치 설정과 이를 통한 정

책 설계,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과 시민들의 

자주적인 방사능 측정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해당 사례들

을 요약하고, 이를 생명정치와 전문성의 정치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소수 전문가들의 논의와 판단

에 기반하여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와 피폭 허용기준치를 정하였고, 이

를 토대로 후쿠시마 부흥 정책을 설계하였다. 또한 검출된 방사능이나 

17)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 추세로 인해 도쿄올림픽은 2020년 3월 24일
에 개최 1년 연기가 결정되었다. 연기 결정 이후에도 해당 감염증의 수습 기미가 보

이지 않자 일본 내에서도 도쿄올림픽 개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논쟁이 이어졌으

며, 2021년 1월 기준 일본 국민들 중 38%가 올림픽 취소, 39%가 개최 시기를 더 연

장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NHK 2021).



‘먹어서 응원하자’? 부흥을 위한 생명정치  469

피폭 수치가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홍보했다. 하

지만 일본 시민들은 정부의 피폭 허용기준치 상향 결정을 비판하거나, 

기준치가 건강상의 위해를 고려한 것이 아닌 정부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문제시했다. 교토대학교 원자로실험실과 같이 저선량피폭

의 위험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려는 대항전문가의 목

소리도 존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WHO의 권고를 따라서 정한 과

학적인 수치라고 주장하며 후쿠시마산 식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성물질

의 수치가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수준임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와 

같은 후쿠시마산 식품의 무해성 주장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

된 기준치를 근거로 후쿠시마 부흥 정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직접 식품과 환경의 방사능

을 측정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들의 동기는 눈에 보이지 않

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들

은 스스로의 운동을 ‘시민과학’이라 부르며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지속적인 대항지식 

생산 사례를 남겼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먹어서 응원하자!’ 운

동을 통해 후쿠시마의 정상화를 꾀했다. ‘후쿠시마는 건강’하다는 홍

보나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검출되는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우려

가 근거없는 ‘풍평’피해라는 주장은 후쿠시마산 식품이 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식품과 다를 바 없다는 후쿠시마의 정상성을 주

장하는 것이었다. 후쿠시마 정상화 의도를 토대로 진행된 ‘먹어서 응원

하자!’ 운동에서 일본 국민들 전체는 후쿠시마산 식품을 소비할 대상

이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는 많은 국민들이 후쿠시마산 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

었고,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의 가격은 하락추세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산소비운동이라는 본래 존재했던 규범적인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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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시마를 위한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전개했다. 이번에는 동일본

대진재가 어느 때보다 비참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재난이었기 때

문에 더욱 강력하고 내셔널리즘적인 규범에 호소할 수 있었다.18)

공무원과 군인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후쿠시마산 식품을 먹게 되었

다. 이들은 정책의 성공과 사고 전에 비해 가격이 하락한 후쿠시마산 

식품 소비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먹어야 했다. 상대적으로 정부의 영향

을 많이 받는 대기업 직원들 역시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

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쿠시마산 식품을 소비해야만 했다.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에 동원되는 생명의 범위는 부흥 장치인 도쿄올림픽을 

통해 자국민을 넘어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일본 정부의 계획

대로라면 도쿄올림픽 참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해야 할 각 국가의 선수

들이나 관계자들은 후쿠시마산 식품에 노출된다. 이와 같은 계획은 후

쿠시마라는 공간과 후쿠시마의 먹거리가 정상 범주에 있다는 점과, 후

쿠시마, 나아가 일본이 부흥에 성공했음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함이었

다.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과 후쿠시마의 부흥은 도쿄올림픽과 긴밀

하게 연결되는데, 후지타에미와 김주영(2018)의 지적과 같이 후쿠시마

의 대외적으로 보이는 정상화 여부가 도쿄올림픽 개최의 중요한 요인

이 되며, 또한 거꾸로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후쿠시마의 정상화를 증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도쿄올림픽 개최는 일본 국민

들에게 ‘먹어서 응원하자!’를 강요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생명정치를 작동시키는 예외상태라 

할 수 있는가? 동일본대진재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부흥 정책을 실시

하는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해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후쿠시마산 식품을 공급하는 협력적인 행위자가 되었다. 촘촘한 그물

18) 김인아(2015)는 ‘먹어서 응원하자!’를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강요’한 구호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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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형성하여 국민 식생활에 침투해 있는 대기업이 동원됨으로써 일

본 국민들의 자연생명은 결정권을 갖기 어려워진다. 아무리 슈퍼마켓

에서 후쿠시마산 식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식당에서 자신도 모르게 

섭취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자연재해와 결합하여 규범이 강

하게 작용하는 새로운 ‘예외상태’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생명정치의 

근거가 되는 입법도 가능하게 했으며, 일본 국민들을 ‘벌거벗은 생명’

으로서 후쿠시마산 식품을 소비하게끔 하고 있다.19) 일본 국민들의 생

명(zoe)은 대규모의 재난 앞에서 내셔널리즘적인 규범을 통해 국가라

는 공동체를 위해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상실한 채 정책에 참여하는 비

오스(bios)화된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예외상태’를 형성하였지만 후

쿠시마산 식품과 관련된 생명정치와 부흥 정책은 후쿠시마를 ‘정상상

태’로 정의하는 정상화 시도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의 

정상화 시도는 소수 전문가들의 지식에 기반하여 전개되는 전문가주

의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는 

논리를 견지하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식품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식품

으로 정의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예외상태를 형성하였지만 후

쿠시마와 후쿠시마산 식품은 정상상태로 정의되었으며, 예외상태와 

정상상태라는 모순적인 기제의 작동을 토대로 일본 국민들에 대한 생

명정치는 진행되었다.

또한 일본의 생명정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작동한다. 먼저 후쿠시마의 부흥, 나아가 일본의 부흥을 세계에 증명해

19) 피재지와 피재자를 정의하는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 고찰한 키요하라(清原悠 2017)
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본에서 아감벤의 ‘예외상태’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원전 사고(핵사고)는 그 피해의 크기로 인해 ‘전쟁’과 같은 상태라 보아도 

되며, 방사능에 오염된 ‘재해폐기물’을 ‘진재쓰레기’라는 일반폐기물로 취급하게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2011년 8월 제정된 ‘방사성물질오염대책특별조치법’을 통

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아감벤이 주장하는 ‘법률적 형태를 취할 수 없는 것이 법

률적 형태가 된 것’이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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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관련 정책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이 전문가주의를 토대로 논의에 참여하여 정부의 논리를 지원하고 있

다. 또한 정부의 영향을 받는 대기업들이 직원들을 동원하고 후쿠시마

산 식품을 소비하는 등 생명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

으로 농수산품과 식품의 판매량을 사고 전으로 회복시키고, 이를 토대

로 부흥도 이루어내야 하는 지자체로서의 후쿠시마도 생명정치에 동

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먹어서 응원하

자!’ 운동 사례를 생명정치와 전문성의 정치를 이론적인 자원으로 하

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국가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관리의 대상이 되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원전 사고를 통해 재

해 지역의 식품을 먹어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고, 일본이 부흥에 성공

하여 올림픽까지 개최할 수 있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에서 일본 국민들의 생명은 살거나 죽게 두

는 생명이 아닌 소비를 위한 생명으로 정의되었다. 1차적으로는 관료, 

재계의 구성원들이 소비를 위한 생명으로 동원되었고, 나머지 국민들

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차 동원의 그물망에 들어오는 ‘벌거벗은 

생명’이 되었다. 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후쿠시마와 도호쿠

지방의 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에

서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전문가 위주의 논의 구조 위에서 작동하

는 생명정치이자 일본 국민들에 대한 동원의 강요라 할 수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동일본대진재라는 파국적인 재난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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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민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규범이 작동하는 예외상태로서 기능

하였으나 역으로 후쿠시마는 전문성의 정치에 의해 정상상태로 정의

되었다. 국민들을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에 동원하기 위해 규범이 필

요한 상황에서 후쿠시마는 ‘예외상태’를 형성했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는 전문성의 정치를 통해 ‘정상상태’로 정의되는 모순적인 설정을 토

대로 생명정치가 작동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 사례는 푸코나 아감벤이 고려하지 않았던 자연재해와 위험기술

의 복합적인 재난 상황에서의 생명정치 작동이라는 새로운 사례로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간의 생명이 어떻

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지 보여줌으로써 위험기술 위에 이루어진 인

류의 문명과 현대사회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이 연구는 일본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만이 논의와 정책 결정이 중심

이 되는 전문성의 정치는 보여줄 수 있었으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

이의 전문성의 정치 전개와 위험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면밀히 조명하

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부흥과 관련해서는 식품 이외에

도 피난구역 해제와 주민 귀환 유도, 원전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칠해진 후쿠시마를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의 거점으로 만들려는 움

직임 등 여러 측면에서의 정책적인 시도가 존재한다. 자연재해와는 피

해의 시공간적 범위와 성격이 다른 원전 사고의 관점에서 후쿠시마의 

부흥 정책이 가지는 의미와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례들

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후속 과제로 남겨두

며 연구의 마무리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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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pport by Eating?” Life Politics for Reconstruction:

Mobilization in ‘State of Exception’ and Attempt at Normalization 

of Fukushima through Politics of Expertise

Jong-min CHOI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Support by Eating” campaign, one of 

reconstruction of Fukushima policies developed from the life politics 

and politics of expertise.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the new 

permissible levels of radioactivity in food and exposure based on the 

judgements of a few experts after the accident. And the government 

developed this logic further by claiming that if the radioactivity level is 

lower than the permissible level, then it must be safe. Based on this 

guideline developed from the claim that food from Fukushima is safe 

and permissible level outlined by the experts,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policies and campaigns for the reconstruction of Fukushima. 

But Japanese citizens criticized the government created these standards 

not out of the concern that it could pose as hazards to the citizens and 

can be modified to reflect the government's agendas or intentions. 

Furthermore, some counter experts suggested the danger of low-level 

exposure. Japanese citizens began to measure and monitor the foo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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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and created an independent archive as an example of lay 

knowledge production. Regardless of these efforts, the government 

continued the Tabete Ouene, or “Support by Eating” campaign for the 

normalization of Fukushima, which resulted in making the lives of 

Japanese people a subject for the Fukushima food consumption.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combined with the catastrophic 

natural disaster, created a state of exception which a norm was strictly 

implemented and led Japanese people to consume Fukushima food as 

“exposed and bare lives”. Also, the accident was defined as the “state of 

exception,” but Fukushima was defined as the “normal state,” thus 

normalizing the area due to the life politics for the Fukushima food and 

the reconstruction of Fukushima policies. Therefore, based on this 

paradoxical mechanism of coexistence of “state of exception” and 

“normal state,” the life politics of the Japanese citizens continued.

 

Keywords: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Foods Radioactivity, 

Support by Eating, Reconstruction of Fukushima, Life 

Politics, Politics of Expertise




